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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코로나19 초기, 혐오/인종주의의 확산

• 2019년 12월 31일: 중국이 WHO에 ‘신종폐렴’에 대해 보고

• 2020년 1월 19일: 국내 첫 환자 발생 (20일 확정 판정)

• 2020년 1월 20일: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는 방송(중난산鐘南山)

• 2020년 1월 21일: 국내 언론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, 혐오 담론이 본격

적으로 등장

- SBS ‘우한 코로나’ 치료하러 한국 간다? (2020.1.21.)

중국 거주자: “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녀서 학교 모임이 있었어요. 부모가 중국

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폐렴 환자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은 문

제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가까운데 비행기 값만 내면 한국 가서 다 치료가

가능한데 중국에 왜 있냐는 거예요.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.”



• 몇 가지 암시

• 한국 공중보건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중국인

•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몰려올지 모름

•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름

•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암시

• 다음날 이 기사는 삭제됐지만, 여전히 수많은 온라인

카페 및 커뮤니티에 현재도 남겨져 있음

• 그리고 ‘우리 세금을 축내는 중국인＇이라는 담론이

온라인에서 급속히 강화됨

• 2015년 메르스(MERS) 당시에도 중국인을 무료로 치

료해줬다는 이야기가 확산됨

• 이러한 괴담은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을 정당화하는

방식으로 사용됨



• 2020년 1월 23일

• 종료시점, 참여인원은

761,833명

• 코로나19에 대한 두려

움과 인종주의의 결합

• 그리고 이는 중국을 불

신하지 않은 한국 정부

의 불신으로 이어짐

• 중국인 입국 금지의 정

치화(2020년. 1월 25일

경부터)



• NewDaily, 2020. 1.31.

• 건강보험 재정 전망 그래프와 국민건강보험공

단의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 제시

• 작년 중국인 진료비가 5184억으로 중국인들이

한국 의료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

• 하지만 직장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중국인이 보

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

않음

•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

• 근거 없이 ‘건강보험 먹튀’ 라는 자극적인 제목

으로 내보냄

• 국내의 인종주의적 정서를 강화시킴

-> 온라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고, 정

부를 친중으로 프레임화하는데 사용되었음

•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로 확산



• 2020년 1월 27일. 청와대가 ‘우한 폐렴’의 공식 명칭은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’이라

고 공지

• WHO는 2015년 5월 8일 ‘신종 인간 감염질환 이름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’이라는 제목의

권고에서 돼지 플루나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이름들이 특정한 사회공동체나 경제 부문

에 오명을 씌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.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

질병 이름은 그것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문제가 되고, 우리는 어떤 질

병 이름들이 특정한 종교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 일원들에게 좋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

켜 여행, 상업, 교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어내고, 가축 동물의 불필요한 도살을 촉발하는

경우를 보아 왔다.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. ... 과학적으로 근

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. 

• WHO는 2020년 2월 11일 이 질병의 공식 명칭을 COVID-19(코로나19)로 결정

2. 코로나19(COVID-19) 명칭을 둘러싼 논란





• 트럼프의 “중국 바이러스(Chinese 

Virus)” 표현 (2020. 3. 17.)

•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미국발 주장에

대한 반발이었지만, 그 결과는 엄청난

인종주의 정서와 혐오범죄로 이어짐

• 2020년 4월 1일 인스타그램에 개설된

‘안티아시안클럽뉴욕’ 계정이 올린 총

격 암시 글 (동아일보, 2020.4.9.)

• 명칭이 주는 메시지

• Nature, editorial, “Stop the 

coronavirus stigma now” (2020. 4. 7.)



3. 혐오와 환자정보공개

• 2020년 1월 21일: 질병관리본부
는 감염자의 국적 공개하지 않기
로 결정.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
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
발언 등을 고려

• 하지만 반발로 인하여 정보 공개



• 질병관리본부가 의심환자 국적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2015년 메르스(MERS) 사태 당시

환자의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

• 메르스 백서는 “환자 정보 공개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

고려할 필요가 있다. 특히 공중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어디까지 유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

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.” 라고 환자 정보 공개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

(363쪽)

•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인종주의적 담론이 넘쳐나자, 당국은 개인 정보를 공개함

• 이후 환자 동선을 비롯 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, 사태 초기 개인정보공

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, 대비책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림

• 환자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비난, 일반 국민은 걸릴 경우 자신에게도 비난이 가해질까 두려워함

• 국가인권위원회 권고: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(20.3.9.)

•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: 확진자의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함(20.3.14.)



4. 전염병 통제의 걸림돌, 혐오, 낙인, 차별
• 혐오와 낙인, 차별을 억누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

아니라, 전체 인구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

•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엄격한 공중보건정책의 실패 사례들: 한센병, 결핵, HIV/AIDS 등

• 한센병의 사례: 조선총독부가 전염병 통제를 목적으로 부랑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작하자, 

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, 경제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음. 그 결과

1910년대 조선에 15,000명 가량으로 추정되던 환자 수는 광복 후 1950년대가 되면 5만에서 7만으

로 추정되게 됨. 환자 집단을 범죄화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

이 발생하고, 결과적으로 보호받고 치료되어야할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질병 통제가 실패

• 1906년 전후 샌프란시스코 흑사병의 사례: 백인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의 문제. 중국인 비

난으로 인해 정작 흑사병 통제에 실패함. 

• HIV/AIDS의 사례: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HIV 초기 검진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병

이 확산되고 있음



•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사회 인권 문제들

: 신천지에 대한 혐오; 대남병원 등 시설의 취약함;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애인 생

활의 문제; 구로 콜센터 문제(노동조건의 문제); 여성(돌봄 노동 등); 난민; 외국

인 등

• 유학생들의 귀국,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 저하로 인하여 위기감이 증가하자 정

부에서 전자팔찌 논의가 등장 – ‘한국 시민사회단체/시민공동성명’, 국가인권위원

장 성명 “코로나19 위기,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“(2020.4.9.)

•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대처하고

있는 것으로 보임. 그러나 혐오와 낙인, 차별은 언제 폭발할 수 없는 문제임. 더

나아가 한국 사회 노동 환경과 취약계층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

실



• 전염병 통제에 있어 혐오/낙인/차별을 억누르는 인권의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

• WHO: Country & Technical Guidance: Coronavirus disease(COVID-19)

- 여러 항목 중 Humanitarian operations, camps and other fragile settings이 포함됨

-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: 여성, 노인, 청소년, 청년, 어린이, 장애인, 원주민, 난민, 이주민, 소수자 집단 등

- 소외된 집단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

•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, “COVID-19 Guidance” (2020. 3.)

: Access to health care; Emergency measures; Leaving no one behind; Housing; People with disabilities; People in 

detention and institutions;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; Stigmatization, xenophobia, racism; Migrants and Refugees; 

Social and Economic Impacts; Privacy; Gender; Water and Sanitation 

• UNAIDS 2020, “Rights in the time of COVID-19: Lessons from HIV for an effective, community-led response” (2020. 3.)

• 최근 국제공중보건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발전해 옴

• 1) 인권적 접근, 2) 근거기반, 3) 역량강화, 4) 공동체의 협력

5. 전염병 통제에 있어 인권적 관점의 도입



• 2015 메르스 백서, p.355.


